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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1)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꾸준히	강화되었음(이태진	외,	

2020).

 ● 2015년에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 적용·예외 미적용’에서 ‘원칙 미적용·예외 적용’으로 

전환되었음(관계부처합동, 2023, p. 14).

1) 이 글은 이원진, 노대명, 하은솔.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발췌·요약·보완한 것임. 

제455호 (2025-02)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기준중위소득 정상화,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 재검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원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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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소득조사의 근로·사업소득 30% 기본공제가 적용되었음(보건복지부, 

2020, p. 102).

 ● 2023년 재산조사 지역구분 개편과 함께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이 인상되었음(보건복지부, 

2023, pp. 133-174).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인상될 예정임(관계부처합동, 2023, p. 27, p. 40).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함.

 ●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재산기준 완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주요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김낙회 외, 2021; 박기성, 변양규, 2017; 박기성, 조경엽, 2021).

 ● 주요 개편 방안의 정책적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편 방안이 시행되었을 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 정교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는 주요 개편 방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시행 시 수급 규모 및 빈곤 감소 

효과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함.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이	글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구성함.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실태 및 소득분포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함.2)

	기준중위소득	및	균등화지수	조정

 ●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선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되었음.

2) 시뮬레이션 모델의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이원진 외(2024)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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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전체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에 연동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작지 않고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방식 기준선이 상대빈곤선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는지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음.

 ● 이 글에서 대안 시나리오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산출한 중위소득으로, 가구경상소득을 

2026년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 단위 중윗값임.

 ●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정상화된 상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균등화지수가 완전히 개편되고 가계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가정한 기준중위소득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개편이 완료된 상태를 가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20~1.32배였음.

 − 균등화지수 개편은 1~2인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의 

차이가 1~2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표 1> 기준중위소득 및 균등화지수 시나리오

(단위: 원/월, 포인트)

구분 (A) 기준 시나리오 (B) 대안 시나리오 (B/A)

1인 가구 1,944,812 2,571,544 1.32

2인 가구 3,260,085 4,178,759 1.28

3인 가구 4,194,701 5,316,667 1.27

4인 가구 5,121,080 6,428,859 1.26

5인 가구 6,024,515 7,451,048 1.24

6인 가구 6,907,004 8,402,519 1.22

7인 가구 7,780,592 9,302,559 1.20

주:   기준 시나리오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임. 대안 시나리오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산출한 중위소득으로, 가구경상소득을 2026년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 단위 중윗값임.

출처: 1) 기준 시나리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부, 주요 개정사항.

  2)   대안 시나리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면 수급 규모가 커짐.

 − 특히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이 일치하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이 수급 

규모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을 함께 증가시킴.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17~2023년 30%였고, 2024년 32%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35%까지 증가할 예정임(관계부처합동, 2023, p. 27).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15년 43%에서 2022년 46%, 2024년 48%로 

증가하였고, 향후 50%까지 증가할 예정임(관계부처합동, 2023,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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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시나리오

구분 내용

기준 시나리오
• 생계급여 30% 

• 주거급여 46%

대안 시나리오
• 생계급여 30% → 35% 

• 주거급여 46% → 50%

주: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함.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02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주거·교육급여 소득조사에서 30% 기본공제가 적용되었음 

(보건복지부, 2020, p. 102).

 −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하에서는 근로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보충급여의 높은 한계세율로 인한 근로 유인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요소임.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표 3〉과 같이 2022년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또한 24세 이하 청년에 대한 ‘40만 원 + 30% 공제’가 

2024년에 2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되었기에(보건복지부, 2024, p. 106), 이를 대안 시나리오로 설정함.

 ● 한편,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모델은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5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안 시나리오로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설정함.

〈표 3〉 근로·사업소득 공제 시나리오

구분 내용

기준 시나리오 • (2022년)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 40만 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 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75세 이상 또는 등록장애인 • 20만 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기타 • 30% 공제

대안 시나리오 • (2024년 이후)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 29세 이하 또는 대학생

• 기본공제율 30% → 50%(집단별 정액 공제 유지, 정률 공제 30% → 50%)

	재산기준	완화

 ● 〈표 4〉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재산조사 기준을 요약하였음.

 −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낮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액.

 −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 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산가액 및 금융재산 

조건을 충족하고 보유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0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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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재산조사 기준

구분 2022년 2023, 2024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12,000만 원

• (중소도시) 9,000만 원

• (농어촌) 5,200만 원

• (서울) 17,200만 원

• (경기) 1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14,600만 원

• (기타) 11,200만 원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기타) 5,300만 원

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 (대도시) 10,000만 원

• (중소도시) 7,300만 원

• (농어촌) 6,600만 원

• (서울) 14,300만 원

• (경기) 12,5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12,000만 원

• (기타) 9,100만 원

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금융재산 추가조건

•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 (서울) 5,400만 원

• (경기) 5,4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5,400만 원

• (기타) 3,4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주: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재산기준임.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2024, 보건복지부. 

〈표 5〉 재산조사 기준 시나리오

구분 내용

기준 시나리오

•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 2022년 기준

• 근로무능력가구: 18세 미만,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대안 시나리오

•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 2022년 기준 

→ 2023년 이후 기준 → 2배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50% 인하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 시뮬레이션의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첫째,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본재산액, 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을 2022년 기준에서 2023년 이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다시 2배로 상향함.

 ● 둘째,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0% 인하하고,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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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표	6〉에는	시나리오별	분석	항목의	정의를	제시하였음.

〈표 6〉 분석 항목의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개인 수급률

• 수급자의 비율을 의미함.

•   생계·주거급여에서는 수급가구에 속한 전체 가구원을 수급자로 정의하고, 교육급여에서는 수급가구 내에서 급여를 

받는 학생을 수급자로 정의함.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

•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급여가 0원을 초과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급여의 평균을 계산함.

• 보장가구 범위를 변경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급여를 산정하고 균등화함.

급여 총액 •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급여의 총액을 추정함.

빈곤율/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빈곤갭비율에서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빈곤갭비율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 빈곤율/빈곤갭비율은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평가하였음.

•   보장가구 범위를 변경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하고 균등화함.

•   빈곤선은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개인 단위 중윗값의 50%인 

1,727만 원/년임.
가처분소득 빈곤율/
빈곤갭비율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빈곤갭비율을 의미함.

주:   개인 단위 분석임. 주거급여는 임차급여를 의미함. 통합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의미함.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빈곤

갭비율은 빈곤층의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인 빈곤갭의 총합을 인구 규모와 빈곤선의 곱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김태완, 최준영, 2023, pp. 83-84). 빈곤갭비율은 빈곤

의 규모와 심도를 종합한 빈곤지표임.

	기준	시나리오

 ● 〈표 7〉에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칙을 적용하여 가상 기초보장급여를 생성한 기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은 각각 3.05%, 3.68%, 0.60%였고,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은 각각 433만 원/년, 179만 원/년, 35만 원/년이었음.

 ● 생계급여는 주거급여보다 수급률이 조금 낮았지만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대체로 주거급여보다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컸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0.21%포인트, 0.19%포인트, 0.01%포인트 

였고,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각각 0.72%포인트, 0.34%포인트, 0.02%포인트였음.

 − 중위소득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의 차이는 상당히 컸음.

 − 이는 생계급여가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빈곤층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빈곤갭을 

줄이는 기능이 비교적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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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함께 빈곤율을 0.58%포인트, 빈곤갭비율을 1.05%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최종적으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이 각각 14.92%, 4.91%로 나타났음.

〈표 7〉 기준 시나리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05 3.68 0.60 4.81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433 179 35 390 

급여 총액(억 원/년) 51,670 26,233 1,240 79,143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21 -0.19 -0.01 -0.58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72 -0.34 -0.02 -1.05 

가처분소득 빈곤율(%) 14.92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91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기준중위소득	및	균등화지수	조정

 ● 〈표 8〉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고 2026년까지 예정된 

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된 상태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기준중위소득 조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이 각각 0.67%포인트, 0.71%포인트, 

0.18%포인트 증가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정상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충급여 방식 생계급여의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은 433만 원/년에서 581만 원/년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생계급여의 수급 규모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함께 

증가시킴.

 ● 기준중위소득 조정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각각 0.41%포인트, 

0.15%포인트, 0.01%포인트 증가시켰고,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를 각각 0.41%포인트, 0.03%포인트, 

0.00%포인트 증가시켰음. 세 급여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의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은 각각 

0.62%포인트, 0.40%포인트 감소하였음.

 ● 기준중위소득 조정은 주로 생계급여, 부분적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상당히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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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준중위소득 및 균등화지수 조정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2026년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경상소득 가구 단위 중윗값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활용함.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72 4.39 0.78 5.85 0.67 0.71 0.18 1.04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581 180 35 472 149 1 1 81 

급여 총액(억 원/년) 84,754 31,319 1,620 117,693 33,084 5,086 380 38,550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62 -0.34 -0.02 -1.20 -0.41 -0.15 -0.01 -0.62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1.13 -0.37 -0.02 -1.44 -0.41 -0.03 0.00 -0.40 

가처분소득 빈곤율(%) 14.31 -0.62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51 -0.40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표 9〉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인상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인상하면 수급률이 0.41%포인트 증가하였고,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이 80만 원/년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각각 

0.22%포인트, 0.21%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이 생계급여 수급률 및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 줌.

〈표 9〉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기준중위소득 35%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기준중위소득 30% → 35%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46 3.75 0.60 5.00 0.41 0.07 0.00 0.19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513 184 35 469 80 5 0 78 

급여 총액(억 원/년) 69,069 27,290 1,240 97,599 17,399 1,057 0 18,456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42 -0.21 -0.01 -0.80 -0.21 -0.02 0.00 -0.22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94 -0.35 -0.02 -1.26 -0.23 -0.01 0.00 -0.21 

가처분소득 빈곤율(%) 14.70 -0.22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70 -0.21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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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 〈표 10〉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0%로 인상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인상하면 주거급여 수급률이 0.19%포인트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하였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은 주거급여 수급률을 일정하게 증가시켰지만, 빈곤 감소 효과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은 신규 수급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극빈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강하지만,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 감소 효율성이 강하지 않음.

〈표 10〉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기준중위소득 50%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기준중위소득 46% → 50%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05 3.88 0.60 4.99 0.00 0.19 0.00 0.18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433 176 35 383 0 -3 0 -7 

급여 총액(억 원/년) 51,670 27,103 1,240 80,013 0 870 0 870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21 -0.21 -0.01 -0.60 0.00 -0.02 0.00 -0.02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72 -0.35 -0.02 -1.05 0.00 -0.01 0.00 -0.01 

가처분소득 빈곤율(%) 14.90 -0.02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90 -0.01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표 11〉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을 각각 0.67%포인트, 0.97%포인트, 

0.19%포인트 증가시켰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를 각각 0.22%포인트, 

0.18%포인트, 0.01%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를 

각각 0.12%포인트, 0.03%포인트, 0.00%포인트 증가시켰음. 또 세 급여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을 각각 0.36%포인트, 0.13%포인트 감소시켰음.

 ●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고, 부분적으로 기존 비수급자의 신규 수급을 발생시키므로,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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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추가 공제 연령 조정 및 기본공제율 인상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 29세 이하 또는 대학생

• 기본공제율 30% → 50%(집단별 정액 공제 유지, 정률 공제 30% → 50%)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72 4.65 0.79 5.99 0.67 0.97 0.19 1.18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434 181 35 387 1 2 0 -3 

급여 총액(억 원/년) 61,443 33,298 1,646 96,386 9,773 7,065 405 17,244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43 -0.37 -0.02 -0.94 -0.22 -0.18 -0.01 -0.36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84 -0.37 -0.02 -1.18 -0.12 -0.03 0.00 -0.13 

가처분소득 빈곤율(%) 14.56 -0.36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78 -0.13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	인상

 ● 〈표 12〉에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을 2022년 기준에서 2023년 이후 기준으로 인상한 후 다시 2배로 인상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변화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을 각각 0.58%포인트, 0.41%포인트, 

0.16%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세 급여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을 각각 

0.15%포인트, 0.13%포인트 감소시켰음.

 ● 이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의 추가 인상, 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줌.

〈표 12〉 재산기준 완화: 2022년 기준 → 2023년 이후 기준 → 2배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주거용재산 한도액/기본재산액/근로무능력가구 재산 범위 특례 재산가액 기본조건 및 

금융재산 추가조건: 2022년 기준 → 2023년 이후 기준 → 2배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63 4.09 0.75 5.72 0.58 0.41 0.16 0.91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418 182 34 373 -14 2 -1 -17 

급여 총액(억 원/년) 59,044 29,282 1,551 89,878 7,374 3,050 311 10,735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25 -0.28 -0.05 -0.73 -0.04 -0.09 -0.04 -0.15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82 -0.37 -0.02 -1.17 -0.10 -0.03 0.00 -0.13 

가처분소득 빈곤율(%) 14.77 -0.15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78 -0.13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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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표 13〉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0% 인하하고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설정한 결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이 각각 0.68%포인트, 0.86%포인트, 

0.37%포인트 증가하였고, 세 급여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각각 

0.21%포인트, 0.19%포인트 감소하였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3〉 재산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구분 시나리오

대안 시나리오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50% 인하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

구분
대안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생계 주거 교육 통합 생계 주거 교육 통합

개인 수급률(%, %포인트) 3.73 4.54 0.97 6.13 0.68 0.86 0.37 1.32 

비수급자 제외 균등화 급여 평균(만 원/년) 419 175 35 358 -13 -5 0 -32 

급여 총액(억 원/년) 59,417 30,884 1,989 92,290 7,747 4,651 748 13,147 

빈곤율 감소 효과(%포인트) -0.25 -0.26 -0.02 -0.79 -0.04 -0.07 -0.01 -0.21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포인트) -0.84 -0.40 -0.03 -1.23 -0.12 -0.06 -0.01 -0.19 

가처분소득 빈곤율(%) 14.71 -0.21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 4.72 -0.19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원격 접근 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DOI 

번호: 10.23333/R.930001.002

04.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 해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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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함.

 ●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 선정기준 비율의 상향과 기준중위소득 자체의 인상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기준중위소득의 정상적 인상을 우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인상되어야 함.

 ● 보충급여 방식 생계급여 확대의 효과가 극빈층의 생계 지원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확대는 극빈 제거·완화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교육권 보장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고 개별 

급여의 발전 경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이후 현 단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재산기준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재산 한도액이나 기본재산액과 같은 재산조사 기준의 명목 인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과 같은 

다양한 재산기준 완화 방안은 대체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고르게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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